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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도입 과정과 국민연금 연계안 검토

강성호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나 기

초연금 급여수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역비례하여 연계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어 기초연금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이고 국민연금 급

여수준에는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수혜의 

폭이 넓음.

○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경우 국민연금과의 연계조건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되고 

있음.

▒ 두 공적연금 제도 간 연계 문제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과정 등에서 나타난 제도 간 관계 

검토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봄

으로써 국민연금과의 연계 필요성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연금시장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사적연금의 대응 방향

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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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빈곤에 대한 정책대응과 기초연금으로의 전개 과정

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로연금제도 도입

▒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 노인계층의 빈곤 및 연금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

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노인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

속적으로 제기됨.

○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빠른 가입확대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로부터 소외받은 

노인 계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97년 국민연금제도 개선 기획단 등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편적 복지로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노인빈곤 대책인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

에 그쳐 노인빈곤 및 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여지를 남김.

○ 경로연금제도(1998년 7월 시행)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노인

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체 노인의 20.4%(1998년)에서 13.6%(2007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표 1> 참조).

○ 급여수준은 2006년 기준 월 35,000~50,000원 정도로 노후빈곤을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함(정경희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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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A) 623,479 574,700 565,898 583,755 585,000 

기초생활보장노인 248,764 288,303 333,561 345,769 339,000 

(39.9) (50.2) (58.9) (59.2) (57.9) 

저소득노인 374,715 286,397 232,337 237,986 246,000 

(60.1) (49.8) (41.1) (40.8) (42.1) 

A/65+노인(%) 20.4 18.0 16.7 16.4 15.5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A) 619,592 618,531 619,385 612,736 654,227 

기초생활보장노인 346,113 360,360 378,149 387,286 406,488 

(55.9) (58.3) (61.1) (63.2) (62.1) 

저소득노인 272,479 258,171 241,236 225,470 247,739 

(44.0) (41.7) (38.9) (36.8) (37.9) 

A/65+노인(%) 15.6 14.9 14.2 13.4 13.6 

주: 2007년은 계획치임.

자료: 정경희 외(2007).

<표 1> 경로연금의 지급현황

나. 노후소득의 확대보장과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2003년 재정계산 실시 후 제안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은 그 

내용이 재정안정화 중심이라는 비판에 부딪쳐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름.

○ 재정안정화를 중시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은 노후소득보장과 사각지대 개선을 전제

하지 않고는 합의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이에 기초연금 논의가 다시 쟁점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야당(한나라당･민주노동

당)을 중심으로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이 주장되었고, 여당(열린우리당)에서는 기존

의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함(2005년 4월).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달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우선 도입이라는 정

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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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두 정책목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제도적 

성격이 모호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탄생함(2007년 4월).

○ 2006년에 제안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여야 간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긋다가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A값의 5%를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도입됨.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도입초기부터 포괄성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공공부조와 조세방

식 사회보험제도 중 어느 성격을 갖는 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음.

▒ 재정안정화 중심의 국민연금제도로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2028년까지 국민연금 A값의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됨(2007년 7월).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적용된 수급자 수(수급률)는 2008년 2,897,649

명(57.16%)에서 2011년 3,818,186명(66.97%)으로 증가함.

○ 급여수준은 2012년 4월~2013년 3월까지 적용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고 

94,600원, 부부 수급자는 매월 최고 151,400원이었음(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

연  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및 수급률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급자 규모(명) 수급률(%)

2008년 5,069,273 2,897,649 57.16

2009년 5,267,708 3,630,147 68.91

2010년 5,506,352 3,727,940 67.70

2011년 5,700,972 3,818,186 66.97

<표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및 수급률 추이(매년 12월 기준)

주: 2011년 자료 중 65세 이상 전체 인구는 행정안전부(주민제도과) 주민등록인구(거주자) 현황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급자에는 2010년 10월 이후 거주 불명 등록자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08~2010);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12).

▒ 기초노령연금 도입 결과, 현 노인계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은 확대되었지만, 기초노령연

금을 선별적 공공부조제도(한시적, 임의적)로 보는 시각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상 한계

를 내포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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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제도 도입 쟁점

▒ 두 차례(1998년, 2007년)에 걸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재정안정화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와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음.

○ 2012년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함

으로써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각지대 논쟁의 핵심이었던 기초연금 도입논쟁은 종지

부를 찍음.

○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정에서 대선공약 실천과 경제환경･재

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이라는 대립으로 논쟁은 새로이 전개됨.

▒ 2012년 대선공약 이후 인수위안(’13. 2. 21), 행복위안(’13. 7. 17), 정부 기초연금안(’13. 9. 26) 

마련까지 제도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다양한 비판과 보완이 있었음.

○ 지급대상 면에서는 현 노인의 70~100%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가능성이 논의되었

으나,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70% 범위 내에서 기초

연금 수급자를 결정하게 됨.

○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A값(2013년 현

재 약 200만 원)의 일정비율(5~10%)로 하되, 인상기준은 A값상승률, 물가상승률, 혼합

형(물가상승률 적용 후 격차 보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제안됨.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여 일반 조세재원으로 충당

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인수위 안 발표이후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음.

○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자는 것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음.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의 최종적 기초연금안은 급여수준과 급여조정에 따른 소요재

원, 그리고 관리운영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외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28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A값의 10% 급여수준(20만 원)을 

2014년부터 즉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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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노령연금
인수위안

(’13. 2. 21)
행복위안

(’13. 7. 17)
기초연금안

(’13. 9. 26)

지급

대상
노인의 70%

노인 100%
(특수직역제외)

노인의 70~80% 노인의 70%

급여

수준

A값의 5% 
(’12: 9.5만 원) 
※ ’28년까지 

10%(20만 원) 

4~20만 원

(소득과 가입기간 차등)
※ 물가연동(5년 마다 

격차 보전)

최고 20만 원

(A값의 10%)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

10~20만 원

(가입기간 역비례)
※ 물가연동(5년 

마다 격차 보전)

재원 조세 조세 조세 조세

’14.7~’17년 

재정소요액

(’40년)

26.9조 원

(112조 원)
40조 원

(104조 원)
1)

36.1조 원(1안)
(68.4조 원)

39.6조 원 

(99.9조 원)

관리

운영

국민연금과 

분리운영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좌동 좌동

시행 2008. 1월~ 2014. 7월~ 좌동 좌동

주: 1) ’50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7. 17; 9. 26; 10. 2), 보건복지부(2013. 9)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정리함.

<표 3>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안 비교

○ 급여인상 수준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하다 보니, 2040년 경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

다 제시된 모든 안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의 연계안 검토

가. 연계필요성 및 정당성 논의

▒ 기초연금제도는 도입과정(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에서 항상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 연계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 혹은 경로연금도입 시점

(1998)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연계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더라도 두 제도 간 연계의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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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간단히 표현하면   × 27)로 나타낼 수 있

고, 균등부분(A급여)과 소득비례부분(B급여)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균등부분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논리적으로는 제도 간 연계시 

기초연금 급여의 확대보장만큼 균등부분의 소득보장수준을 조정할 명분이 생김.

▒ 연계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입기간에 반비례하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결

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방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음.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일정비율의 A급여만큼 차감한 후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부가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되므로 A급여가 증가할수록 감소함.

- 기초연금액28)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 앞의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급여( )는 값(  )에 의해 결정되는 급여부분

(
 × )으로  가입기간인 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기초연금액은 조정

계수와 급여의 곱의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 차감되어 지급됨.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 의하면 현 정부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

자 및 미래노인세대에 대한 역차별적인 제도로 평가한 바 있음.29)

나. 연계를 둘러싼 쟁점들

▒ 연계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순이전소득 관점에서 유리함

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7) 는 연간급여액, 는 일정 소득대체율이 되게 하는 조정계수, 는 전체가입자의 3년 평균소

득월액, 는 자신의 생애평균소득월액, 은 가입연수.

28) 기준연금액: 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 원)으로 규정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국민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최소 기초연금액.

29)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및 미래노인세대

의 역차별적인 차등지급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함(http://www.edaily.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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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 월소득 : 200만 원

･ 가입기간 : 15년

현 세대 노인

* 14년부터 연금수급
416천 원 161천 원

미래세대 노인

* 14년부터 연금가입
326천 원 191천 원

차이 ▽90천 원 △30천 원

<표 4> 현세대 vs 미래세대 노인의 공적연금액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2013. 9).

○ 연계방법에 대한 불만 및 정당성 문제의 발단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기초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던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으나 몇 가지 측면

에서 새로운 연계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음.

○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의 감

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장기가입 저해, 후세대의 불리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일정기간까지는 급여수준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급

여수준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2014~2017년 동안의 두 제도 간 소요재정을 비교하면, 기초노령연금은 26.9조 원, 기

초연금은 39.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효과가 클 것으

로 기대됨.

○ 2030년 이후는 오히려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보다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 소득보장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은 임금상승률과 유사한 A값 상

승률에 의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임.

구분 2014~2017 2020 2030 2040

현행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기초연금 정부안 39.6 17.2 49.3 99.8

<표 5>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정부안 소요재정 비교

(단위: 조 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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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이 불리하여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함.

○ 국민연금연구원(2013)에 의하면, 65세부터 84세까지 20년 동안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

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

리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가입기간=0)와 이 사람이 월소

득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각각 11년, 20년, 30년을 가입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총연금액(= 국민연금 + 

기초연금)과 순이전소득(= 총연금액 - 총보험료)이 모두 증가하므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유리함을 보여줌.

가입

기간

낸 돈

(보험료 납부액)

받는 돈 이익

(받는 돈-낸 돈)국민연금 기초연금 합계

0년 0 0
48,000,000
(200,000원*

12개월*20년)

48,000,000
(200,000원*

12개월*20년)
48,000,000

11년
11,880,800
(9만 원*

12개월*11년)

44,011,200
(183,380원*12개월

*20년)

48,000,000
(200,000원*

12개월*20년)

92,011,200
(383,380원*

12개월*20년)
80,131,200

20년
21,600,000
(9만 원*

12개월*20년)

76,651,200
(319,380원*12개월

*20년)

37,950,400
(158,127원*

12개월*20년)

114,601,600
(477,507원*

12개월*20년)
93,001,600

30년
32,400,000
(9만 원*

12개월*30년)

112,615,200
(469,230원*12개월

*20년)

24,000,000
(100,000원*

12개월*20년)

136,615,200
(569,230원*

12개월*20년)
104,215,200

<표 6>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총연금액(20년 수급 가정)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3).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미래세대

가 불리하다는 점도 재고될 필요가 있음.

○ <표 7>에 의하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65세는 11년까지, 55세

는 13년까지, 45세는 14년까지, 35세 이하는 15년까지)이 후세대일수록 길어져 국민

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져도 후세대의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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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65세

(1948년생)
55세

(1958년생)
45세

(1968년생)
35세

(1978년생)
25세

(1988년생)
15세

(1998년생)

10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년 191,406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3년 181,42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4년 171,435 193,403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년 161,449 185,165 196,399 200,000 200,000 200,000 

16년 148,135 176,843 188,909 193,486 193,486 193,486 

17년 134,821 166,858 181,337 186,746 186,829 186,829 

18년 121,506 156,872 173,681 179,923 180,172 180,172 

19년 108,192 146,887 165,943 173,016 173,515 173,515 

20년 100,000 136,901 158,121 166,026 166,858 166,858 

<표 7>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월)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3).

○ 세대별 평균가입기간(55세 18.2년, 45세 19.4년, 35세 20.8년, 25세 22.3년)을 고려한 

기초연금 평균수급액을 산출하더라도 후세대의 기초연금액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55세

(1958년생)
45세

(1968년생)
35세

(1978년생)
25세

(1988년생)

기초연금액(원) 121,507 130,667 144,400 144,807

<표 8> 청･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주: 각 세대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제3차 장기재정추계 자료를 인용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3).

○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미래세대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견해와 관련하여, 이는 기초

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간 비교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보다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이 감소하게 되나 이

는 두 제도 간 비교에 의한 것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 제도 내에서는 현 노인세대보다 미래 노인세대(현 근로

세대)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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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계 시사점과 사적연금의 대응

▒ 제도 간 연계방법의 정당성 문제는 대선공약 불이행에 따른 불신, 복지욕구의 급속한 증

가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하므로 종합적 복지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 있음.

○ 모든 노인에 대한 2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에서 노인의 70% 범위에서 차등지급

으로 수정됨에 따라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성과 함께 장기

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장수리스크, 노인빈곤율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인해 복지욕구

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소득보장이 약화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고령화, 재정여력,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임

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조정될 필요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함.

▒ 복지정책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기존 수급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사

회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수립 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은 그 도입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

정책이 정치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임.

- 급속한 고령화과정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남발은 정치적 악용일 뿐 아니라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음.

○ 특히,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차원에서 최소한 2028년까지 약속된 현행 기초노령연금

의 급여수준은 기초연금을 통해서도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할 필요 있음.

-  ’28년 이후는 국민연금성숙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변경될 여지가 상당히 존

재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28년까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8 특집

▒ 공적연금 역할 수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사적연금 활로 개척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과정에서 공적연금 간 소득보장 수준

이 결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욕구를 공적연금 및 공적복지 제도로만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OECD 기준으로 약 70%의 필요노후소득대체율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적연금제도는 

현실적으로 45% 내외(국민연금 25% 내외, 기초연금 10%)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

서 25%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보장이 요구되는 시점임.

○ 따라서,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사적연금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정비 및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사적연금 

활로 개척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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